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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9. 15.(화) 배포 시 배포 2026. 9. 15.(화)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만명인데…비정규직 

10명이 관리] 기사에서 ‘농식품부와 법무부 두 부처간 ‘엇박자 행정’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와 법무부 간 ‘엇박자 행정’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의 실효

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엇박자 행정의 사례로 언급된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법무부의 계절노동제와는 다르거나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고용인력으로는 외국인력이 약 64%, 내국인력이 36% 공급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와 내국인력을 무료 중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전국 189개소 운영 중)으로 내국인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력 공급의 주축인 계절노동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농업 고용인력 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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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무부의 계절노동제가 농가 단위로 계절노동자를 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농식품부의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계절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농을 위해 농협이 대신 계절노동자를 고용하여 

일(日)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법무부의 계절

노동제를 보완하여 영세 소농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올해 중앙 계절노동 

전문기관으로 지정(’26.5월)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원활한 운영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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